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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에 이민자 인구가 급격

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정책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김경환, 2021).1) 1991년 외국인산

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4년 고용

1) 일반적으로 이민자(immigrants)는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국가에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다만 각국의 법

적·정책적 맥락에 따라 ‘해외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 ‘이민배경인구’(immigration-background population) 등 이

민자의 정의와 범주는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Bolter, 2019). 이 글에서 ‘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맥락을 고려

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단기 체류자(90일 미만)를 제외한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반이민태도의 현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복지 제공이 시민의 권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원권의 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내재된 종족적 민족주의가 종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복지 국수주의 태도로 연

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서는 복지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도, 특히 이민자의 

고용 및 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간에 일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대별

로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세대별 이민자 수용성 차이에 주목한 정책 설계, 근

거 기반의 공적 담론 형성, 포용적 복지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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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시행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체류와 고용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한국

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저숙

련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

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결혼이주민의 증가는 이

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

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

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제정

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변화와 함께 

한국 사회에는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

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민자가 한국 경제

와 문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반면(양세호, 이지

안, 2023. 5. 10.)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 경쟁

이나 복지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임지훈, 2022. 4. 26.). 특히 언론에서 이민

자의 복지 혜택 이용 사례가 보도되거나 일부 정치

인들이 관련 이슈를 제기하면서(서지윤, 2024. 9. 

11.) 이민자와 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

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Kim & Kang(2025)의 연구에서 지적하

는 바와 같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표출·확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이민태도(anti-immigration 

attitudes)는 ‘한 사회 내에서 희소한 자원에 대한 

집단 간 경쟁 인식이나 특정 이해관계 및 특권에 대

한 위협을 상대로 한 방어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Cea D’Ancona, 2016: 569-570). 이는 

‘우리’(내집단)와 ‘그들’(외집단) 사이의 이분법적 

경계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민

(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민자에 의한 경제적 

위협(economic threat), 사회·문화적 위협(socio 

-cultural threat), 그리고 치안·안보 위협(security 

threat)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Kim 

& Kang, 2025). 구체적으로, 경제적 위협은 이민

자의 증가가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나 임금 하락, 복

지 비용 증가 등과 같이 경제적·재정적 자원의 경쟁

으로 이어진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위

협은 이민 수용국 사회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변

화를 우려하는 태도와 관련되는데, 이는 이민자가 

해당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위협한다는 인

식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치안 및 공공안전 측

면에서의 위협은 이민자가 범죄율 증가나 사회 불

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종종 이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기도 한다.

복지태도와 이민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이민자의 증가가 복지국가의 사

회적 연대와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Garand 외(2017)

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복지 재분배 정책

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

면서 이를 ‘복지의 이민화(immigrationization of 

welfare)’ 현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Senik 외

(2009)의 연구는 유럽 전반에서 사회 내 이민자 인

구 비율이 높을수록 자국민의 복지 지출 지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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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

국 사회의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관계를 연구한 

Kim(2022)의 연구 역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

식과 복지정책 지지 사이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관계가 복지 자원의 한정성, 재분

배 문제와 밀접히 연관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 내 이민자 인구의 증가는 복지국가의 지

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

서 반이민태도의 이론적·현상적 배경을 고찰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복지정책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

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민

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복지국가의 포용성과 재

분배 정당성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탐색한다.2)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는 복지국가 맥락에서 반이민태도가 왜 중요한지

를 이론적·현상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반이민태도 현황을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202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

지태도와 이민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왜 복지국가 맥락에서 반이민태도가 

중요한가? 

가. 이론적 차원

복지국가는 한 사회 정회원으로서의 시민이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삶을 향

유할 수 있도록 해당 시민에게 사회권, 즉 사회적 

위험(social contingencies/risks)에 대한 권리

로서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Pierson, 1998). Marshall(1992)의 

시민권 이론에 따르면 사회권은 경제적 복지와 안

보를 위한 권리로 정의되며, 복지국가는 이를 실현

하는 제도로 작동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 구성원

과 종족적·문화적으로 다른 이민자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복지국가의 사회권을 누구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된다. 이는 단순히 사회

보장제도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성원권 경계를 결정짓는 문제인 동시에 복

지국가의 핵심인 평등과 연대 원칙을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 체계에서 

성원권은 법적(공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즉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Brubaker(1990: 

2) 이 글에서 ‘이민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모두 포함

한다. 다만 실증분석에 사용된 각 조사 자료에서 이민자의 정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 이주민’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202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이민자’ 및 ‘외국인 이민자’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는 각 조사의 목적과 한국 사회의 이민자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이들

을 모두 ‘이민자’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칭하되 필요시 세부 집단을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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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성원

권을 조직하고, 경험하는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에 

시민권 개념은 국민성(nationhood) 개념, 즉 “한 

국민국가에 속하기 위해 이것(국민성)이 어떠한 의

미인지, 어떠한 의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시민권은 하나의 

주어진 공동체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

여된 지위로 정의되었으며(Marshall, 1992), 성원

권은 하나의 주어진 국가의 시민권 지위를 통해 배

타적으로 정의되어 왔다(Tilly, 1995). 이러한 점에

서 특정 사회에서 누가 정당한 구성원 또는 정회원

인가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구성원에 대한 권리(특히 

사회권)의 포용과 배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Van Oorschot(2000)에 따르면 서구 복

지국가는 해당 사회의 구성원에게 복지 수혜 자격

(deservingness)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통제 가능성

(control) 차원에서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자

신의 책임인지, 필요성(need) 차원에서 개인이 복

지를 필요로 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기여도

(reciprocity) 차원에서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

는 어떠한지, 정체성(identity) 차원에서 복지 혜택 

수혜자가 ‘우리 집단’(in-group)에 속하는지, 그리

고 태도(attitude) 차원에서 수혜자가 자신의 상황

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이민태도는 이민자를 경

제적, 사회·문화적, 치안·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곧 그들의 복

지 수혜 자격 전반(즉 통제 가능성, 필요성, 기여도, 

정체성, 태도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이민자는 복지급여나 서

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나. 현상적 차원(1): 서구 복지국가 맥락

서구 복지국가는 이민 배경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해 복지정책의 정당

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극우 세력의 

대중영합주의(populism)가 두드러지는 상황(예를 

들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브

렉시트, 프랑스 극우전선 후보 마린 르펜의 돌풍, 

독일 극우정당(AfD)의 연방의회 진출 등)에서 이민 

또는 이민자 관련 의제가 이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

나였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강명세, 2020). 

이는 한편으로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민자 권리의 

강화로 인한 선주민의 불만과 반발,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전반적

인 사회적 연대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Koning, 2019). 다시 말해 극

우 대중영합주의 정당들은 이민자 혐오와 복지 자

원 고갈을 연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 왔다. 이는 잔여적 복지정책이나 배타

적 이민정책의 정당화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Slaven et al., 2021). 이러한 경향은 유럽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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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와 이민

정책이 분리된 정책 영역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최근 복지국가 맥락에서의 반이민 정서는 복지 

혜택이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

식을 바탕으로 이민자에 대한 복지 배제를 정당화

한다. 이는 ‘복지 국수주의(welfare chauvinism)’

라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Greve, 2019). 복지 

국수주의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민자들이 국가

의 관대한 복지 혜택을 위해 정착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선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수준을 낮추

고,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리고 여타의 

공공 서비스를 남용한다는 감각’이 서구사회의 복

지제도 전반에 대한, 그리고 이민제도의 다문화주

의 기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Reeskens & Van Oorschot, 2012).

 

다. 현상적 차원(2): 한국 복지국가 맥락

한국 사회의 성원권은 전통적으로 강한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바탕으로 설정

되며, 이에 따라 국적법상 속지주의(출생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한다. 비록 최근 인구통계학적 변화, 즉 저출

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저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은 많은 이민자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적 관

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종족적·문화적 배경

이 다른 이민자를 ‘우리’(내집단)와 구분되는 ‘그들’

(외집단)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해 다소간 배타적인 

정서를 가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

다. 특히 일부 이민자와 관련한 복지 혜택 논쟁은 

종종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주장과 결합하여 이민

자의 복지 수급을 정당하지 못한 특혜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서적 반발은 대중 여론과 공공 담

론 속에서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규찬, 2020).

이러한 갈등이 극대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2018

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제주도

에 입국한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500여 명에 대

한 ‘난민 추방’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여 

명이 동의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사례는 한

국 사회의 복지와 이민 이슈 모두에서 상당한 논란 

및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난민 수용을 반대하

는 이들은 예멘 난민이 ‘불법 취업 난민’ 또는 ‘가짜 

난민’이라는 시각에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거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안정·질서에 위협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사회복지 혜택, 그

리고 이들의 한국 사회로의 재사회화 교육 등과 관

련하여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김경환, 송형주, 2022). 이러한 반

응은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의 문제를 넘

어 한국 사회가 지닌 성원권 또는 정체성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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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사회의 반이민태도 현황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반이민태도는 어떠

한가? 여성가족부의 ‘2021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를 중심으로 한국민의 다문화 수

용성과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민자

에 대한 위협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3)

가. 다문화 수용성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4)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으

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다

문화수용성지수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다양성 차원의 ‘고정관념과 차별’ 항목과 관계

성 차원의 ‘거부·회피 정서’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

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대비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이민

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고정관념과 차별적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관

계성 차원에서 이민자와의 상호적이고 적극적인 관

계 맺음(예: 친구 관계 형성, 친목 활동 참여 등)에 

3)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인데, 2021년 조사의 경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대상

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4) 여기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총 8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측정한다. 특히 (1) 

다양성 차원은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2) 관계성 차원은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

지, (3)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 등을 포함한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이선 외(2022: 19-23) 참조). 

[표 1] 다문화수용성지수: 2012, 2015, 2018, 2021

(단위: 점, 100점 만점)

구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다문화 수용성 51.17 53.95 52.81 52.27

하위 차원 및 구성 요소

(1) 다양성 53.23 55.15 53.90 53.95

문화 개방성 48.08 49.36 49.34 48.04

국민 정체성 48.84 50.32 48.78 49.20

고정관념 및 차별 61.73 64.60 62.58 63.42

(2) 관계성 49.86 53.45 51.59 51.09

일방적 동화 기대 49.91 46.44 45.69 48.53

거부·회피 정서 55.17 66.01 64.46 63.86

상호교류 행동 의지 43.61 45.81 42.48 38.76

(3) 보편성 49.85 52.76 52.98 51.39

이중적 평가 46.96 48.88 48.25 48.89

세계시민행동 의지 53.00 56.98 58.13 54.11

사례 수(명) 2,500 4,000 4,000 5,000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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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지를 측정하는 ‘상호교류 행동 의지’는 전 항

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인 하락

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적 포용성에 비해 사회

적·정서적 거리감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지수는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다. 전체 조사 기간(2012년부터 2021년까

지) 동안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

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 또는 세

대 간 수용성 격차는 반이민 정서가 주로 고령층에

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동인, 문상현, 2024. 4. 8.) 이러한 격차는 복

지정책이나 이민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연령대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는 2015년 

8.73점(20대 57.50점, 60대 이상 48.77점)에서 

2021년 4.42점(20대 54.40점, 60대 이상 49.98

점)으로 다소 축소되었다. 이는 50대 이상 연령층

의 수용성이 소폭 상승한 것뿐 아니라 40대 이하 

연령층의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반영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기준에 대한 조사 결

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국

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획득적 기준(예를 들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그림 1]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2012, 2015, 2018, 2021

 (단위: 점, 100점 만점)

2012년

60

55

50

45

40

35

30

53.93
53.16

50.43
49.79

47.63

2015년 2018년 2021년

57.50
56.75

54.42

51.47

48.77

55.61
55.07

53.74

51.49

48.20

54.40

52.98 52.77
51.80

49.98

30대20대 50대 60대 이상40대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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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

을 갖는 것’,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이 귀속적 기준(예를 들어 ‘한국에

서 태어나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아버

지가 한국인인 것’,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국적이 여전히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

는 제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성원권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다시 말해 종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도 

점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귀속적 기준의 중요성

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해당 기준들이 2018년에 비해 다시 뚜렷하게 상승

한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 

이민자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은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한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

체 조사 기간 동안 유럽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항목에 

대해 유럽 전체의 찬성 비율은 61.1%였으며, 특히 

그리스(86.3%)와 벨기에(80.1%)에서는 매우 높

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찬성 비율은 

2021년 기준 29.1%로, 조사 대상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

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의 찬

성 비율은 41.5%로, 유럽 평균(42.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가 국가 재정에 부

[표 2] 국민 정체성 기준별 중요성

(단위: %)

구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82.7 74.1 66.9 70.8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86.6 73.3 71.7 73.7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88.2 78.8 72.6 75.2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87.4 77.6 72.5 75.4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77.7 70.8 66.9 65.3

6.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 가는 것 90.6 83.1 80.8 80.2

7.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90.7 89.3 88.1 88.9

8.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90.7 90.0 91.7 87.7

9.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93.4 90.5 92.0 91.1

10. 한국 국적을 갖는 것 91.5 89.1 91.3 89.8

11.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91.5 83.2 88.1 85.7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198.



보건복지포럼 [2025. 07.] DOI: 10.23062/2025.07.2

12 이달의 초점

담을 준다”는 질문에 대해 유럽 전체의 찬성 비율은 

56.1%였는데, 이에 비해 한국은 43.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를 해석하는 데 다음의 

맥락적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이민 역사와 높은 이민자(해외출생인구) 비율

(EU 평균 약 14.1%)을 가진 반면(Frattini & Pulito, 

2025)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이민 역사와 낮은 

이민자 비율(약 5%)을 보인다(성도현, 2025. 3. 

3.). 또한 이민자 인구의 구성 역시 한국은 주로 아

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이라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Seol & Skrentny, 2009). 이러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

은 한국 사회에서 향후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

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표 3]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찬성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일자리 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유럽 평균 61.1 42.4 56.1

프랑스 56.7 49.2 70.2

벨기에 80.1 65.1 79.1

네덜란드 56.6 35.2 44.5

독일(서) 72.5 53.1 66.3

이탈리아 58.5 33.1 41.9

룩셈부르크 50.1 31.9 44.2

덴마크 61.7 65.1 66.9

아일랜드 48.2 20.6 49.3

영국 59.4 38.6 65.6

북아일랜드 37.3 15.1 50.8

그리스 86.3 70.2 40.4

스페인 59.3 32.5 40.5

포르투갈 75.7 53.6 49.9

독일(동) 75.5 51.9 65.6

핀란드 37.2 26.8 60.9

스웨덴 56.1 24.2 57.0

오스트리아 67.0 54.5 61.3

한국(2012) 30.2 35.5 38.3

한국(2015) 30.1 46.7 48.6

한국(2018) 34.6 40.9 51.1

한국(2021) 29.1 41.5 43.4

 주: 1) 유럽 국가의 찬성 응답률은 Eurobarometer 89(EU, 2018) 자료에 근거함. 

2) 한국의 찬성 응답률은 다문화 수용성 조사 자료에 근거하며,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

아 간다’(일자리 감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범죄율 상승), ‘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질문을 포함함.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김이선 외, 2022, 여성가족부,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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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

였다(김지범 외, 2024).5) 분석에는 결측값을 제외

한 총 1116명의 응답자가 포함되었다.

가. 기술통계

복지태도는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지출에 동

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6) [그림 2]에서 볼 수 있

듯이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두 항목 모두에서 “지금만

큼 지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노인연금 52.2%, 실업수당 47.5%였

다. 하지만 지출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은 노인연금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연금에 대해 지출을 늘

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훨씬 더 늘려야’ 및 ‘다소 

더 늘려야’)은 27.1%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

(20.8%)보다 높았다. 실업수당의 경우 지출을 줄

여야 한다는 비율(35.1%)이 늘려야 한다는 비율

(17.3%)을 크게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 태도

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민태도는 크게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이민자 인구 규모에 대한 의견

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이민자의 영향에 대

한 응답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적 

5)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조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

과학 영역 및 주제를 포괄한다. 2023년 조사의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6)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다면 

이는 세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분야에 대한 응답자

들의 태도(① ‘훨씬 더 늘려야 한다’부터 ⑤ ‘훨씬 더 줄여야 한다’까지의 5점 척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 복지태도: 노인연금 지출, 실업수당 지출

 (단위: %)

10.010.0

5.15.1

25.125.1

15.715.7

47.547.5

52.252.2

14.314.3

21.721.7

3.03.0

5.45.4

0 20 40 60 80 100

실업수당 지출

노인연금 지출

훨씬 더 줄어야 다소 더 줄어야 지금만큼 그대로 다소 더 늘려야 훨씬 더 늘려야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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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매우 동의’ 및 ‘동의’) 비율

은 26.0%, 반대(‘매우 반대’ 및 ‘반대’) 비율은 

28.0%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 평가가 유사한 수준

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 비율이 

34.9%, 반대 비율이 32.9%로 집계되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는 반대 비율이 

15.0%에 불과해 대체로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외

국인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문항에 대해

서는 동의 비율이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

[그림 3] 이민태도1: 이민자의 범죄율 상승, 한국 경제 도움, 내국인 직업 경쟁, 문화적 기여

 (단위: %)

3.43.4

1.91.9

0.50.5

0.20.2

24.624.6

3131

14.514.5

13.413.4

45.945.9

32.232.2

39.439.4

30.430.4

24.624.6

29.729.7

42.742.7

49.649.6

1.41.4

5.25.2

2.82.8

6.56.5

0 20 40 60 80 100

이민자의 문화적 기여

이민자의 내국인 직업 경쟁

이민자의 한국 경제 도움

이민자의 범죄율 상승 효과

매우 반대 반대 동의도 반대도 아님 동의 매우 동의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 이민태도2: 이민자 인구 제한

 (단위: %)

1.81.8 13.813.8 53.153.1 25.425.4 5.85.8

0 20 40 60 80 100

이민자 인구 제한

많이 늘어야 한다 약간 늘어야 한다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약간 줄어야 한다 많이 줄어야 한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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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경제적·문화적 기

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일정 부분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이민자를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보는 인식

이 강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그림 4]에 따르면 “귀하는 오늘날 한국에 

살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많이 늘어야 한다’

와 ‘약간 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15.6%)이 

‘많이 줄어야 한다’와 ‘약간 줄어야 한다’는 응답 비

율(31.2%)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반수인 

53.1%는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민

자 인구의 증가나 축소에 대해 아직은 유보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상관관계 분석

복지태도와 반이민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전반적으로 복지태도와 반

[표 4]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상관관계 분석

복지태도1:  

노인연금 

지출

복지태도2: 

실업수당 

지출

이민태도1: 

이민자의 

범죄율 상승 

효과

이민태도2: 

이민자의 

한국 경제 

도움

이민태도3: 

이민자의 

내국인 직업 

경쟁

이민태도4: 

이민자의 

문화적 기여

이민태도5: 

이민자 수 

억제

복지 

태도1

Pearson  

상관계수
1 .462** -.085** -.027 -.085** .028 -.042

유의확률

(양쪽)
 .000 .004 .363 .005 .352 .166

복지 

태도2

Pearson  

상관계수
.462** 1 -.105** -.028 -.037 .042 -.062*

유의확률 .000  .000 .342 .215 .158 .040

이민 

태도1

Pearson  

상관계수
-.085** -.105** 1 -.032 .271** -.132** .200**

유의확률 .004 .000 .282 .000 .000 .000

이민 

태도2

Pearson  

상관계수
-.027 -.028 -.032 1 -.167** .299** -.248**

유의확률 .363 .342 .282 .000 .000 .000

이민 

태도3

Pearson  

상관계수
-.085** -.037 .271** -.167** 1 -.117** .231**

유의확률 .005 .215 .000 .000 .000 .000

이민 

태도4

Pearson  

상관계수
.028 .042 -.132** .299** -.117** 1 -.195**

유의확률 .352 .158 .000 .000 .000  .000

이민 

태도5

Pearson  

상관계수
-.042 -.062* .200** -.248** .231** -.195** 1

유의확률 .166 .040 .000 .000 .000 .000  

주: ** p<.01(양쪽).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23”, 김지범 외, 202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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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태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민자의 긍정적 영향(예: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나 문화적 공헌)은 복지태도와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민자의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특히 ‘이민자에 의한 범죄율 

상승’과 ‘이민자로 인한 내국인과의 직업 경쟁’ 항

목)은 복지태도(즉 ‘노인연금 지출’과 ‘실업수당 지

출’ 항목)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다시 말해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범죄율을 높이

거나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사람

일수록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또는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민자에 대한 인식 사이에 일

정한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반이민

태도의 현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차원에

서는 복지 제공이 시민의 권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원권의 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강하

게 내재된 종족적 민족주의가 종족적·문화적 배경

이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복지 국수주의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증분

석을 통해서는 복지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도, 특히 

이민자의 고용 및 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간에 일

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자의 범

죄율 상승이나 복지 혜택 남용과 같은 부정적 인식

은 복지 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적·정책적 차원에서는 이민자의 실질적 기여나 사

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보다 균형 있고, 근거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 및 공공 담

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둘째, 연령대별 다문화수

용성지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대 간 이민자 수용

성의 차이는 정책 설계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다. 

특히 고령층의 낮은 수용성은 복지의 재분배 구조

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이민자를 둘러싼 사회통합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특성을 고

려한 이민자 통합 교육이나 지역 기반 교류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와 이민정책의 통합적 설

계를 통해 ‘복지는 내국인을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

적 인식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복지 자

격 기준에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조세 기여 등

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포용성과 정당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

의는 복지국가가 본질적으로 ‘완전한 성원’에 대한 

사회권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불완전한 성원’에 대

한 배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

한 가능성은 한국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정의와 연

대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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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의 실증분석이 단순 상관관계 분

석이라는 점에서 두 변수, 즉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

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지태도와 이민태도에 동

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예를 들어 정치 성

향,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복지태도와 이민태도 간 관계에 대한 

정교한 연구 설계와 복지 국수주의적 태도에 관한 

실증분석이 다양하게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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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unghwan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anti-immigration attitudes in 

the context of Korea’s welfare state. On a theoretical level, it explored how welfare 

provision functions as a citizenship right while being closely linked to the boundaries of 

social membership. On an empirical level, the analysis highlighted how the 

ethno-cultural notion of nationhood deeply embedded in Korean society can lead to 

negative perceptions and stereotypes toward those with different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in turn, may be associated with welfare chauvinistic attitudes.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upport for welfare and 

anti-immigration attitudes—particularly,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immigrants as 

threats to employment and public safety. In addition, generation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acceptance of immigrants, with older age groups showing relatively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receptiveness compared to younger cohort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for future policies that address generational differences in 

immigrant acceptance, promote evidence-based public discourse and support the 

design of inclusive welfare systems.

Anti-Immigration Attitud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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